
조정중재사례 

■조정대상보도뿐 아니라 인터넷에 확산된 펌글·댓글로 인한 피해도 일괄 구제

C방송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의 남성 기준”에 관한 주제 영상을 방송하면서, 일반인 출연자인 신청인들이 남성

의 조건으로 ‘외제차’, ‘연봉 5천만원’ 등을 언급하는 장면이 신청인들의 실제 의견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발언은 제작진들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도 설정된 상황이라는 설명 없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

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항의를 받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

과문을 게재한 점, 또한 방송 이후 신청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금전적인 손

해배상 대신 방송 중 자막으로 정정보도를 2회 게재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 및 댓글

이 게시된 URL을 알려올 경우 피신청인이 즉각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상표를 여과 없이 보도한 방송, 

   정정보도문 게재

A방송은 값싼 중국산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

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상표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 대상인 저가(低價) 중국산 제품과 달

리, 신청인 회사 제품은 이중보호회로장치가 있어 폭발과는 무관한데 피

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상표가 드러난 제품을 여과 없이 보도해 제품의 안

정성에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

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방송은 신청인 회사 상표를 전자담배의 

전원 버튼으로 오인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고 인정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사를 밝혔으나 조정대상보도가 매출 감소

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보도 과정의 실수를 인정했고,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정정보도할 것임을 약속한 점, 또 매출 감소 원인이 조정대상

보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정정보도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이 가능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에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 권유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경찰관의 과장·왜곡된 비위사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B신문은 경찰관인 신청인이 의무경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하 소대장들에게 술값을 반복적으로 대납하게 한 비위사실이 드러났음

에도 전보 조치만 이뤄져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있었으며, 전 청와대 경호

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

해 신청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결과 부대 운영상 몇 차례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보도내용이 과장됐고, 부하들에게 술값을 대납시킨 사실은 없으

며 신청인의 보직은 정당한 인사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부

하 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술값을 대납하게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

청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예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낙하산 인사 관

련 내용은 삭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

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보도에 사용된 

   유명 한의사의 방송자료화면, 삭제로 합의

D방송은 쌍둥이를 낳게 해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진료를 한 한의사

에 대해 한의사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사 자격정지를 요구한 사건을 보

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과거 한의사 협회 자격 정지 전력과 함

께 홈쇼핑 출연 당시의 모습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

과 무관한 신청인의 홈쇼핑 출연 영상을 함께 사용하여 마치 비상식적인 

진료를 한 한의사가 신청인인 것처럼 보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한의사 관련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해

당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과거 징계 사실과 자료화면을 

보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하면서, 피신청인

의 유감표명과 함께 해당 보도의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

을 삭제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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